
 

보도참고자료
배포일시 2019. 4. 23(화) /총2매(본문2)

담당
부서

주택정책과 담 당 자
·과장 이명섭, 사무관 유용일
·☎ (044) 201-4089

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분양가 심사 및 적정성 검증은 지자체의 업무이며, 국토부는 제도 

운영과정상 규정 준수여부 및 절차적 위법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. 

□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｢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

규칙｣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12→62개로 확대

하였습니다. 

 ㅇ 동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개정내용의 첫 적용대상인 ‘북위례 

힐스테이트’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항목의 확대 공개가 제대로 

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. 

  - 분양가 심사 및 항목별 비용이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

담당하는 업무이며,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 등 제도 

운영 과정에서 법령과 규정 준수여부를 살피고, 절차적 위법 등은 

없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. 

 ㅇ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제도가 조기에 정착

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, 동 제도 시행으로 주택 소비

자의 알 권리가 더욱 확대되고 시장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

노력하겠습니다. 



<관련 보도내용(연합뉴스, MBC, SBS 등 4.22(월).) >

◈ 커지는 공공택지 분양가 논란.. 정부, 북위례 적정성 검증착수(연합뉴스)
- 품목별, 항목별로 공사비를 어떻게 인정했는지, 중복해서 인정한 것은 없는지,
분양가 산정과정과 심의절차상 위법사항은 없는지 중점적으로 보는 중

◈ 국토교통부, 분양가 거품 논란 ‘북위례 검증 착수(MBC)
◈ 정부, 커지는 공공택지 분양가 논란...북위례 가격검증 착수(SBS)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유용일사무관(☎ 044-201-408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